
군장병들의 밥상을 수입축산물로 채우겠다는 정신 나간 국방부!

문재인정부 축산탄압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들은 연일
축산말살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지난 10.4일 ’25년부터 수입산축산물을 허용하는
경쟁입찰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급식 종합개선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1970년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로 유지해 온 정책을 엉뚱하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급식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간 성실히 축산물을 납품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쟁입찰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수의계약 수준을 ’22년 70%, ’23년
50%, ’24년 3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급식정책회의를 개최하여,
①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1끼 부식비 대비 고단가인 품목(축산물전반)은 ’22년도부터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선택급식으로 전환), ②국내산 우선구매원칙을 적용하되, 일정기준 충족(수급불균형 등) 시 수입산
허용 및 연구용역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22년부터 흰우유 급식량 80%수준 축소(현재 393회 → 313회),
’23년 60%수준 축소, ’24년 폐지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의 ’22년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우고기 전체, 육우고기(갈비), 돼지(냉장삼겹), 삼계탕,
오리고기(순살, 훈제) 등이 선택급식으로 전환되어 수입축산물로 채우게 된다. 이 경우 국산축산물의
수의계약 수준이 20~30%밖에 되지 않아 한우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입산 사용을 전제로 가이드마련을 추진한다고 하니 외국산 축산물을 전면 사용하겠다는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장병영양 필수식품인 흰우유 급식을 줄여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는
식품대기업(2개사의 시장점유율 70%)의 콩즙(‘두유’)을 군장병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는 사료값 폭등 및 조사료부족대란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심화, 요소수 고갈사태에 따른
축산업계피해는 방치하고 있다. 대외개방정책(RECP, CPTPP가입 등), 축산대체식품 육성, 축산농가를
향한 초법적인 방역정책 양산에 이어,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을 통해 축산말살의 종지부를 찍을 기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근본원인은 축산말살책을 조장내지 방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있다. 문재인정부가 수입축산물 장려목적의 군납 경쟁체제 도입계획 및 ’22년 계획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생존권위기에 몰린 전국 축산농가들은 정권심판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신 나간 국방부에
고한다. 국방의 선봉장인 군장병들의 밥상을 수입농축산물로 채우겠다는 발상부터 폐기하기를 바란다.
장병급양정책의 핵심은 전시를 대비한 국내 농축산물 계획생산제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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